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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大島堅一（오오시마켄이치） 

• 류코쿠대학 정책학부 교수。환경경제・정책학회 이사、
원자력시민위원회 좌장、일본환경회의 사무국장 등。 

• 1967년 후쿠이현 사바에시 출생。후쿠이현립 다케후고교, 

히토쓰바시대학,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다카사키경제대학, 리츠메이칸대학을 거쳐 현직。전공은 

환경경제학, 환경에너지정책론。 

• 저서로、『재생가능에너지의 정치경제학』동양경제신보사、
2010년（환경경제・정책학회 장려상 수상）、『원전비용』
이와나미서점、2011년（제12회 오사라기지로 논단상 수상）등。 

• 2011년 지진재해 이후、민주당 정권하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문제위원회,  코스트등검증위원회, 오사카부 시에너지 전략회의 

특별참여, 간사이광역연합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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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민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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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민위원회 

• 2013년 4월 15일 설립（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 

–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 

– 위원 13인 (좌장, 좌장대리 포함) 

– 고문 34인 

• 보고서, 성명을 공표, 원전제로사회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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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개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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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자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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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기의 비율 



쓰루가 1,2 + (3,4) 

후겐 (*) 

몬쥬 

미하마1,2,3 

오이 
1,2,3,4 

다카하마  
1,2,3,4 

14 (16)기 1160만kW (1460만kW) 

50km 

후쿠시마 

일본의 3대 원전집적지  

후쿠이 

후쿠시마 
제1- 1,2,3,4,5,6 
제2- 1,2,3,4 
=10기 약910만kW 

니카타 
가시와자키가리와 
1,2,3,4,5,6,7 
=7기 약 840만kW 
 

map: http://www.athome.tsuruga.fukui.jp/nuclear/plant/index.html 



원자력개발의 특징 

• 1970년 이후, 급속하게 확대＝1年에 2기의 비율로 

증가 

•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이 되면、원자력발전 건설은 정체 

– 반원전운동의 영향 

– 원전입지후보지 주민투표에서 반대측이 승리 

• 일본 원자력개발의 정점은 2005년 

– 설비용량의 정점＝48,960MW 

– 발전량의 정점＝304,755GWh 

• 2005년 이후、원자력발전은 쇠퇴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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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11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가 발생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도쿄전력이 건설한 최초의 원전 

– 1971년 운전 개시→최초로 폭발 

– 일본 원자력발전을 상징하는 사건 

• 원인 

– 도쿄전력과 원자력규제당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이 당연히 
실시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 도쿄전력이 전기사업연합회를 통해서、규제당국에 
압력을 넣어 규제를 무력화 했다。 

     (※국회 사고조사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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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개발을 추진하려고  
정부가 설명한 이유 

• 안전성 

– 원전은 안전하며、절대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 에너지 안전보장 

– 해외에 자원을 의존하는 일본은 원자력을 개발해야만 

한다。 

– 사용후핵연로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재이용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 환경보전 

–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가 있다。 

• 싼 값 

– 원자력발전은 가장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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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개발의 잘못이 명백하게 

• 안전성 

– 절대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에너지 안전보장 

– 우라늄 자원은 수입자원 

– 재처리도、고속증식로도 실현곤란・불가능 

• 환경보전 

– 방사능오염이 있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이 불가결하다。 

• 싼 값 

– 원자력발전은 싸지 않다。（비싸다） 

– 원전사고의 비용은 막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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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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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제로사회를 위한 정책전환 

• 2011-12년 민주당 정권 시대 

– 2011년 7월 23일「원전제로사회를 지향하다」（간 

총리） 

– 2011년 8월 FIT법 제정（2012년 시행） 

– 2012년 3월 코스트검증위원회 보고 

– 2012년 6월 「핵연료사이클정책의 선택지」제시
（원자력위원회） 

– 2012년 8월 국민적 논의 

– 2012년 9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환경에너지회의）「2030년대、원전제로」 

※2013년 2월 전력시스템개혁 전문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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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의 대전환 

• 민주당 정권에서 자민, 공명당 정권(아베정권)으로 바뀐 

뒤에도 지진재해 이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지속되고 

있다。 

• 자민, 공명당 정권（아베정권） 

「에너지 기본계획」（2014년）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에너지・믹스）（2015년） 

–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에 22〜24％） 

– 전력시스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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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본계획(2014) 

• 모순을 안고 있다。（원자력복합체의 반격） 

– 「원전 의존도는 가능한 한 줄인다」는 것을 명기하는 

한편、 

– 안전을 대전제로、 

• 경제적  

• 안전성 

• 환경적합성에서 

 →중요한 기저부하 전원 

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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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에너지 수급전망（2015년）의 전원구성 



쇠퇴하는 원자력 

• 일본정부・전력회사＝재가동을 추진 

– 그러나、재가동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2018년 6월 현재 9기 재가동） 

– 신 규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고액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 지진・쓰나미 대책 

• 화산 대책 

• 원자로 중대사고 (severe accident) 대책 

• 원자력발전소 가동 금지를 둘러싼 법정투쟁 

– 소송 29건 

– 가처분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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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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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직면한 과제 

• 후쿠시마제 1원전사고의 뒤처리 

– 배상 

– 폐로 

• 원자력발전관련설비 폐지 

– 원자력발전소（상업로、고속증식로 몬쥬） 

• 방사성폐기물 처분 

• 재처리 노선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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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지대에서 본 1호기。이 장소의 방사선량은 140μSv/h。 

（2017年12月4日） 



26 
고지대에서 본 2、3호기。 이 장소의 방사선량은 140μSv/h。 

（2017年12月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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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에서 본3호기。위에 

보이는 돔 모양의 것은 

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추출하기 위해 설치된 

크레인 등이 들어 있다. 이 

장소의 방사선량은  

140μSv/h。 

 

（2017年12月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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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에서 발전소 쪽으로 내려온 장소。길을 사이에 두고 고지대 측에 서 

있다。여기의 방사선량은 92.9μSv/h。（2017年12月4日） 



29 
3호기의 측면。건물 잔해는 그대로 있다。버스 안에서 220μSv/h。 

(2017年12月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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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2018）「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격납용기 내부조사 실시결과（속보）」1月18日、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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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2018）「후쿠시마제 1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격납용기 내부조사 실시결과（속보）」1月19日、p.2 



원전제로사회를 향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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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제로사회로의 동향 

1. 법정 

① 후쿠시마원전사고 

 원전배상소송 

 도쿄전력 형사재판 

② 원전금지소송 

2. 시민섹터 (sector) 

① 후쿠시마 지원 

② 탈원전 운동 ※원자력시민위원회 설립 

③ 파워시프트 

 원전을 이용하지 않는 전원(電源)으로 

3. 비지니스계의 변화 

– 재생에너지 비즈니스의 발흥 

– FIT＋전력 자유화 효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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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배상소송 상황 

• 손해배상 

– 불충분한 배상 

→손해배상소송으로 

• 주체 

– 피해자뿐 아니라、시민단체、변호사、연구자가 지원 

※일본환경회의 

• 지방재판소에서의 상황 

– 재판소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지만、국가의 책임、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배상토록 명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 다만 배상액은、소액(訴額)에 비해 적은 금액에 그치고 

있다。 

 34 



금지소송의 충격 

• 오이원전 3，4호기 운전금지 청구사건 판결
（2014년 5월 21일 후쿠이 지방재판소） 

– 주민측 승리 

→재판투쟁에 의해 원전이 멈추다。 

 

• 이카타원전 3호기 운전금지 가처분（2017년 

12월 13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결정） 

– 운전중인 원전에 대한 중지를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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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상황 

• 자민당 일강 지속 

– 국정선거에서 자민당 승리가 계속되다。 

– 원전문제를 쟁점에서 제외하다。 

※원전이 쟁점이 되면 자민당이 불리。 

 →현지사 선거에서 현저 

– 자민당 이외의 정당은 원전제로 방침 

• 자민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상이 

– 고노 타로 외무대신（원래 반원전） 

–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탈원전을 강하게 주장） 

• 원전제로・자연에너지추진연맹（원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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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제출된 원전제로 법안 

• 2018년 3월 9일、입헌민주당、공산당、자유당、
사민당 4당이 원전제로법안을 국회에 제출。 

• 내용 
– 모든 원전의 폐지 

– 핵연료사이클에서 철수 

– 재처리공장 폐지 

– 원전수출 중지 

–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50％이상으로、
2050년까지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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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스템 개혁과 재생에너지 보급 

38 



39 

종래의 전력시스템 

법정독점 

 대규모전력회사 

발송전 일관 

총괄원가방식의 

전기요금 

대규모 집중형 전원 

 원자력 

 석탄화력 

새로운 전력시스템 

자유경쟁（발전・소매） 

 신전력의 진출 

발송전 분리 

자유화 요금 

 

분산형 전원 

 재생가능에너지 

 

일본 전력시스템 개혁 
（전력자유화＋발송전 분리） 



40 
http://power-shif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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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wer-shift.org 



전력회사의 기반이 취약하게 

42 전력·가스 거래 감시등위원회(2018)“전력 소매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해서” 제5회 경쟁적인 전력·가스 시장 

연구회, 3월 19일 p.2、 



미래 전력공급 전망 

43 출처）전력 광역적 운영 추진기관(2017)『2017년도 공급계획 정리』3월、p.9. 

８％ 



전력공급계획의 발전량 상정 

44 출처） 전력 광역적 운영 추진기관(2017)『2017년도 공급계획 정리』3월、p.17. 

원자력은 여기 



일본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목표값이 매우 낮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 

– FIT법안 책정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 FIT ＋전력시스템 개혁 

〜FIT에 의해 고정가격으로 매입이 보증되는 한편, 

전력시스템 개혁(전력자유화와 발송전분리)이 이루어진 

것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크게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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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陽光 

風力 

地熱 

バイオマス 

予想 

再生可能エネルギー 

약진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대규모수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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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출처：자원에너지청（2017）「재생가능에너지 대량도입시대의 정책과제와 차세대 
전력네트워크 방식」12월18일, p.4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49 출처：자원에너지청（2017） 「재생가능에너지 대량도입시대의 정책과제와 차세대 
전력네트워크 방식」 12월18일, p.3 



FIT의 성과 

＜성과＞ 

•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가져왔다。 

＜과제＞ 

• 초기단계에서의 미가동 안건 발생＝국민부담증대 

– 조달가격：상당히 높은 조달가격（특히 태양광발전） 

– 조달가격 결정시기 실패：설비인정 시에  조달가격을 

결정했다。 

• 다른 나라처럼 발전 비용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았다。 
 가격인하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 계통제약、조정력 확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50 



미가동 안건의 발생과 대응 

• 인정을 취득했음에도  토지나 설비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자, 

전력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업자가 다수발생。（＝
미가동 문제） 

• 인정실효(認定失効) 

– 태양광에 대해、토지・설비의 확보에 관한 보고징수、청문 후  

인정취소、또는、일정기간 내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집행의 조치를 실시。 

– 2017년年 4월、2016년도까지 인정한 안건에 대해서는、2017년 

3월 31일까지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인정실효 했다。 

 →27만건（1610만kW）의 구 인정 안건이 실효 

• 제도변경 

– 운전개시기한의 설정 

– 전력회사와의 접속계약체결을 조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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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조달 가격의 결정 시기 

• 일본： 
– 미가동 안건、비용증대 

– 설비인정에서 운전개시까지의 기간을 정해두어 

문제에 대응했다 （태양광）。이 제도를 타 전원에도 

확대하여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 독일, 스페인 

– 설비가동일에 의해 조달가격이 설정된다。이 제도 

쪽이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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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대량도입을 위한 과제 

53 

과제 현황 대응 

발전비용 유럽의 2배정도 

국민부담증가 

조달가격의 입찰제도 일부도입 

계통제약 기존계통과 재생에너지 

입지포텐셜의 불일치 

기존계통의 공간 활용 

계통비용부담방법의 재검토 

2030년 이후、차세대전력네트워크 

재구축 

환경정비 토지제도、입지제약 규제개혁이 과제 

（지역설정계획、토지이용규제） 

조정력 자연변동성 전원
（재생에너지）의 확대 

→우선 화력으로 조정 

→출력억제 

화력： 

 용량시장、수급조정시장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조정력 확보 

원전재가동 

영향 

재가동 원전 9기 

→재생에너지 출력억제 

가능성 

정책적인 대응이 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억제 가능성이 크다。 



인하조정력 부족시의 대응 

• 원자력발전이、재생에너지 보급의 벽이 되고 있다。 

• 인하조정력 부족시의 대응 

업무지침174조 

①일반송배전사업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조정할 수 없는 

화력전원 등의 출력억제 및 양수식 발전기의 양수운전 

②장주기 광역주파수 조정  

③바이오매스 전소(専焼)전원 출력억제 

④바이오매스전원（폐기물 등의 미이용 자원 유효 

활용형） 출력억제 

⑤자연변동전원 출력억제 

⑥、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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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전력의 사례 

55 출처：자원에너지청（2016）「재생에너지 도입 상황과 자금 수급 상황에 대하여」7월21일, p.3 



56 

새로운 동향（주간수요창출） 

출처：큐슈전력(2017)「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실시를 위한 대응상황에 대하여」9월27일（第
제11회계통WG) 



향후 전망 

 국민 대부분은 원전제로 지지・재가동 반대 
 재생에너지사업이 급속히 확대。 
 원자력은、국가의 뒷받침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 정치상황에 따라서는、충분히 원전제로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57 

원전 

반대 

여론 

재가동을 추진하는  
정부・전력회사 

국민 대부분은 
원전제로 지지・재가동 반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시스템 개혁의 진전 


